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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일정 및 소식 

 

 

 

 

 

 

 

음영 표시 : 의회 회의 

 

□  11월 주요 의회 소식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2025년 11월 12일 밤(현지시각), 사상 최장 기간인 

43일간 이어진 미국 정부 셧다운이 종료됐다. 이번 

사태로 약 14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했고,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이 중단되며, 

수천 건의 항공편이 지연·취소되는 등 큰 파장이 있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222대 209로 새로운 임시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 의원 6명도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이보다 이틀 앞서 60대 40으로 

법안을 가결했는데, 민주당 7명과 무소속 1명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했다. 

다만 정부가 완전히 재가동되고 일부 핵심 프로그램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며칠에서 몇 주가 더 걸릴 전망이다. 

특히 11월 말 추수감사절 시즌에는 항공업계 정상화에도 

시간이 필요하며, 셧다운 기간 동안 축소됐던 항공 운항은 

기존 6%에서 3%로 완화됐다. 

통과된 임시예산 법안에는 대부분 연방 기관에 대한 

예산을 1월 30 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SNAP 

식품지원 프로그램, 농무부, 의회, 보훈부 예산은 2026년 

9월까지 보장된다. 또한 연방 근로자들은 체불된 급여를 

모두 보상받고, 셧다운으로 해고됐던 수천 명의 연방 

근로자도 복직하게 된다. 

다만 민주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건강보험(오바마케어, ACA) 보조금의 자동 연장 조항은 

이번 법안에 최종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상원 합의에 

따라 12월 둘째 주에 보조금 연장 여부에 대한 별도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비용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미 동부 3개 주 선거에서 민주당 

우세…뉴욕·버지니아·뉴저지 선거 결과 요약 

11월 4일(현지 시각) 치러진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결과는 중기적으로는 내년 중간선거, 

장기적으로는 2028년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다. 34세인 그는 약 100년 

만의 뉴욕시 최연소 시장이자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다. 

맘다니 당선인은 고물가 상황에서 뉴욕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무료 시내버스,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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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필요한 재원은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버지니아에서는 미 중앙정보국(CIA )에서 근무하고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애비게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가 주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로 당선됐다. 그는 연방정부 셧다운과 공무원 

해고가 버지니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부각하며 지지를 

모았다. 

뉴저지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에서 

해군 조종사 출신이자 현 연방 하원의원인 마이키 

셰릴(Mikie Sherrill) 이 예상보다 큰 격차로 승리했다. 

셰릴 당선인은 생활비와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는 높은 투표율도 눈에 띄었다. 뉴욕시장 

선거는 4년 전 약 110만 명의 거의 두 배인 200 만 명 

이상이 투표했고, 뉴저지 주지사 선거 역시 처음으로 

300 만 표를 넘겼다. 

한편, 맘다니 당선인은 11월 2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뉴욕시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전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수개월 동안 상호 

비판을 주고받아 왔으나, 이날 회동에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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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핵심 인프라 제조 

타당성 법안 

(S.1872) 

 

 

상원통과 

(2025.11.10.) 

 

Joni Ernst  

(공-아이오와) 

(2025. 5. 22.) 

핵심 인프라(에너지, 통신, 교통, 국방 등)에 필요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직접 제조할 수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법안으로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중국 등 해외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임.  

 

 
 

통신망 장비 투명성  

법안 (NET Act)  

(S.503)  

 

 

상원통과 

(2025.11.10.) 

 

 

John W. 

Hickenlooper  

(민-콜로라도) 

(2025. 2. 10)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G 네트워크, 

광케이블, 라우터 등 통신망 장비의 공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특정 국가(중국산 화웨이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통해 장비 

부족이나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 농촌 및 저소득 

지역의 통신망 구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연방 이민집행 

규제법안 

(H.R.5973)  

 

 

발의 

 

Scott H. 

Peters  

(민-캘리포니아) 

(2025. 11. 7.) 

연방 이민집행 인력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으로, 

바디캠·대시캠 설치, 장비 사용 제한, 사전 통보, 보고 

및 책임성 강화 등 투명성과 인권 보호 장치를 

포함하여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25 북한 인권  

재인가 법안 

(H.R.5959)  

 

 
 

발의 

 

 
 

Young Kim  

(공-캘리포니아) 

(2025. 11. 7.) 

 

북한 인권 개선과 난민 보호, 정보 접근 확대, 인도적 

지원, 분단 가족 재결합 등을 목적으로 2004 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2030 년까지 재인가 하는 

법안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코로나19 이후 

식량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 유엔난민기구(UNHCR) 접근 허용, 북한 여성과 

자녀의 권리 보장을 중국에 촉구함.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 

(H.R.4405)  

 

 

공포 

(2025. 11. 19) 

 

 

 

Ro Khanna  

(민-캘리포니아) 

(2025. 7. 15.) 

법무장관에게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모든 비기밀 

자료를 30 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정치적 

민감성이나 평판 훼손 우려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또한 피해자 개인정보, 

아동 성착취물, 진행 중인 수사, 국가안보 관련 

기밀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공개가 허용되며, 

비공개한 모든 사유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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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EC 라운드테이블  

(이누 마낙 미국외교협회 국제통상 선임연구원,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 McLarty Associates 

선임이사, 로리 헤슬링턴 Autos Drive America 정부관계 부사장) 

2025년 한미 통상환경 변화 : 단기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 

 
2025년 미 통상정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무역법 제301조 조치와 추가 확대 가능성, 

그리고 한미 통상 협상을 포함한 주요국 간 통상규범·투자 

협상의 전개 등 복합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투자 환경뿐 아니라 한·미 

통상관계 전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한미의회교류센터는 미국 통상정책의 최근 동향과 

법적·정책적 함의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통상·산업 분야 전문가인 미국외교협회(CFR) 

무역정책 선임연구원 이누 마낙(Inu Manak) , 맥라티 

협회(McLarty Associates) 선임이사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Kate Kalutkiewicz) ,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 정부관계 부사장 로리 

헤슬링턴(Rory Heslington) 을 초청하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논의에서는 △IEEPA 관세의 법적 

쟁점과 대법원 판결 전망 △232조·301조 등 대체 조치 

가능성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미국의 통상전략 

△고관세·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별 영향 △자동차 

 

1 미 연방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24-1287)와 

Trump v. V.O.S. Selections, Inc. (25-250)를 병합 심리하여, IEEPA가 대

산업의 부담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등 주요 주제가 

다뤄졌다. 

 

본 보고서는 해당 라운드테이블에서 다루어진 질문과 

전문가 답변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여, 최근 미국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질문 1. 11월 5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련 대면변론(oral 

argument) 1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논의되었고, 판결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누 마낙 선임연구원 : 이번 대면변론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매우 넓은 범위의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법 조문에 ‘관세’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수입·수출을 규제하는 권한 안에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세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제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고, 법 어디에도 관세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해석은 의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정부 

주장에 비판적이었고, 보수 성향 대법관 중에서도 

Roberts 대법원장과 Gorsuch 대법관이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 측 

논리가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세 조치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 및 그 위임의 합헌성

을 함께 심리하였다. 

https://www.cfr.org/expert/inu-manak
https://maglobal.com/team/kate-kalutkiewicz/
https://maglobal.com/team/kate-kalutkiewicz/
https://autosdriveamerica.org/our-team/
https://autosdriveamerica.org/our-team/
https://www.supremecourt.gov/oral_arguments/argument_transcripts/2025/24-1287_b07d.pdf
https://www.supremecourt.gov/oral_arguments/argument_transcripts/2025/24-1287_b07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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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어떤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누 마낙 선임연구원 : IEEPA가 무효화되더라도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관세를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무역법 제122조는 ‘국제수지 위기’를 근거로 최대 

15% 관세를 단기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 제약이 

큽니다. 또 하나는 관세법 제338 조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국가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대상국별 조치에 가깝기 때문에 범위가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232조나 

301조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들 

역시 국가·품목별 조치라서 현재와 같은 일괄 관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 하나 가능한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보복적 성격의 일괄 관세’는 무효화하되, ‘펜타닐 관세’는 

별도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판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이미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3. IEEPA 관세가 위헌·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이미 

징수된 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 선임이사 : 환급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과거 

항만유지세(Harbor Maintenance Tax) 사례2처럼, 

재무부가 일괄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전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세제 연도 문제나 환급 절차의 

법적 근거 등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의회의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상황이 

훨씬 복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기 때문에 대규모 환급을 선호하지 

 

2 항만유지세(Harbor Maintenance Tax, HMT)는 미국이 연방 관리 

항만의 유지·준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에 부과하던 세

금으로, 화물 가치의 0.125%를 과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998

년 연방대법원(U.S. Shoe 사건)은 HMT를 수출 화물에 부과하는 것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국민의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말해,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관세 

환급 절차를 대행해주는 민간 서비스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환급 청구서는 결국 기업 명의로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정치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IEEPA가 무효화될 

경우, 오히려 더 경직된 형태의 관세 체제가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232조 관세는 한 번 부과되면 

장기간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확대될 

경우 기업이 겪게 될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4. 최근 발표된 한·미 무역합의(세부 문안 조율 

단계), 미·일 합의, 미·중 휴전 등 동아시아 지역의 

일련의 통상 움직임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어떻게 

반영하며,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 선임이사 : 이번 아시아 순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 통상전략을 구현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중국과 주변국 간 

연결고리를 끊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말레이시아와의 

무역 합의는 문구상 ‘중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 조항이 중국을 겨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본과의 합의, 한국과의 합의 발표 역시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배터리, 반도체, 핵심광물 분야에서 매우 강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전략은 한국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무역합의는 아직 ‘발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세부 문안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최근의 

캄보디아·말레이시아 협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구들이 

이 헌법의 수출금지원칙(Export Clause)에 위반된다고 판결하며, 정

부는 수출 기업들이 과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

다. 이후 다수의 수출기업이 개별 청구를 통해 수년치 납부분을 환

급받았고, 이 사건은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관세·세금이 실제로 환급

된 대표적 전례로 평가된다. 

https://www.cit.uscourts.gov/sites/cit/files/HMT%20%E2%80%93%20A%20Tax%2C%20or%20Not%20a%20Tax.pdf?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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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국의 협상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해당 내용이 한국 산업·정책과 충돌할 

지점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5. 올해 자동차 산업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업계는 어떤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했습니까? 

로리 헤슬링턴 부사장 :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자동차 

업계가 부담한 관세 규모는 12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연말까지 계산하면 아마 200 억 달러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이 비용의 대부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소 

공급업체는 관세를 감당할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대신 관세를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만 벌써 6개 공장이 공급망 갈등 때문에 조업 중단 

직전까지 갔습니다. 현재 업계의 대응 방식은 ‘일단 

관세를 흡수하고 버틴다’로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더 명확해지면 본격적으로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할지 판단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환경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급격한 구조조정보다는 

관망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6. 한국 자동차 기업은 현재 관세 환경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새로운 한·미 무역협정은 장기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로리 헤슬링턴 부사장 : 현재 한·미 무역협정은 발표는 

되었지만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표된 내용대로 15% 단일 관세가 

적용된다면, 한국은 일본·EU와 유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되어 경쟁 환경에서 중요한 이점을 얻게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이미 미국 시장에서 높은 품질 평판을 

확보했고, 조지아주 70억 달러 규모의 EV·내연기관 차량 

생산시설 등 적극적인 현지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낮아지면 투자 여력이 더 확보되고, 미국 내 

생산을 중심으로 한 장기 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중국 소비시장에 판매할 제품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할 제품은 중국 밖(미국, 동남아, 멕시코 등)에서 생산하

질문 7. 최근의 고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 흐름이 

기업에게 단순히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로도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로리 헤슬링턴 부사장 : 자동차 업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관세 정책은 비용 증가와 공급망 

복잡성 확대라는 두 가지 결과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멕시코 등으로 

생산을 이전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멕시코가 단순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 선임이사 : 이 문제는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를 정교하게 

검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우려국 기업(FEOC) 

요건’은 단순히 부품의 출처가 아니라, 공급기업의 

소유구조까지 확인해야 하는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이원화(China -for -

China 3 등)와 다변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 이누 마낙 선임연구원 : 대기업은 이러한 환경을 어느 

정도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최근 미소기준(de minimis) 제도 변경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무엇이 언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기업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는 공급망 이원화 전략 



8 

 

질문 8.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관세 전략은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을까요? 

-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 선임이사 : 미국 시장의 규모와 

매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IEEPA가 

무효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USMCA 탈퇴 위협 등 

기존의 강력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의회가 통상정책의 

권한을 회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계속 유지되는 한, 어떤 대통령이든 

유사한 방식으로 통상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누 마낙 선임연구원 : IEEPA 유지 여부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USMCA 를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접근은 과거 ‘상호 협력적’ 협상 방식이 

아니라 상대국에 매우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각국은 국내 정치 제약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너무 강하게 나올 경우 협상 여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로리 헤슬링턴 부사장 : 자동차 업계 기준으로 보면, 

232조 관세와 핵심광물 규제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이 너무 일방적일 경우 

다른 시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장기화되면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9. 향후 1~3년간 한·미 통상관계를 좌우할 핵심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 선임이사 :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미·중 관계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단번에 해결하는 

식의 큰 거래(grand bargain)’ 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동맹국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장기적인 국가 

이익에 기반하여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누 마낙 선임연구원 : 지금의 고관세 체제는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로리 헤슬링턴 부사장 :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보면, 

USMCA 재검토와 ‘중국산 우회’ 규제 강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멕시코를 중국산 부품의 우회 

경로(backdoor) 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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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EC-Atlantic Council 공동 개최 행사 

: 2025 APEC 정상회의 전략적 평가 

 
2025년 11월 5일 오전 9시(현지시각) 

한미의회교류센터는 아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IPSI) 및 경제 국가전략 

이니셔티브(ESI)와 공동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전략적 평가(A Strategic Review of the 2025 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it )」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미중 정상회담, 미중 간 무역·기술 협상, 

희토류·핵심광물 이슈, 동남아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 등 최근 역내 경제·안보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총 두 개의 패널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패널은 

APEC 정상회의의 경제·통상적 성과와 미중 간 

경제국면의 변화를 다루었고, 두번째 패널은 이번 

정상회의가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패널 전문가들은 

공급망, 무역규범, 산업정책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미중 경쟁 심화, 동맹·파트너십의 재조정, 그리고 역내 

안정성에 대한 영향 등 폭넓게 논의하였다. 

 

첫번째 무역·경제 세션에서는 금번 APEC 기간 중 한미 

간 경제협상이 예상보다 원활히 진행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제시되었다. 제레미 마크 연구원(아틀란틱 

카운슬)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반복적으로 긴장을 불러왔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협상이 

“안도감을 줄 만큼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 측의 관세 및 대미 투자 요구, 

한국 측의 시장 안정 및 환율 부담 등 복합적인 사안을 

양국 실무진이 효과적으로 조율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패널들은 한국이 제조·기술 분야에서 보유한 역량과 

공급망 내 전략적 중요성이 미중 기술경쟁과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속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두번째 전략·안보 세션에서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 변화와 

한·일 관계 개선이 역내 전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언급되었다. 사유리 로메이 선임연구원(German 

Marshall Fund) 은 한국 대통령과 일본 신임 총리 간 첫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이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삼자 협력 복원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적 접근이 삼국 협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패널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와 같은 비대칭적 수단을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대응 역량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해당 패널 논의를 통해 한국이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보여준 외교적 역량이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 

세션에서는 한미 간 경제 협의가 실질적 진전을 보였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안보 세션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협력의 모멘텀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이 향후 공급망, 디지털 

무역, 첨단기술, 경제안보 등을 중심으로 중견국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APEC 내 규범 형성과 역내 협력 

구도에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https://www.atlanticcouncil.org/event/a-strategic-review-of-the-2025-asia-pacific-economic-cooperation-summit/
https://www.atlanticcouncil.org/event/a-strategic-review-of-the-2025-asia-pacific-economic-cooperation-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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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년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연례보고서 주요 요지 

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18일(현지 시각) 공개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연례보고서 중 미·중 경제 및 

무역 관계,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로 인한 ‘중국 쇼크 

2.0’,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전략적 협력 동향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과 글로벌 공급망 

장악력이 국제 산업과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미국과 동맹국이 직면한 외교·안보적 도전과 

필요 대응을 강조한다. 또한 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대중 

전략 권고안 가운데 핵심 항목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란(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CC) ?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2000 년 10월 미국 의회가 

설립한 입법기관 소속 위원회로, 미·중 간 무역·경제 

관계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감시·조사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 시 

의회가 검토할 입법·행정적 조치에 대한 권고도 제시한다. 

위원회는 초당적 성격의 12명으로 구성되며, 상·하원 

다수당·소수당 원내대표가 각각 3명씩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미중 경제 및 무역 관계 

2025년 중국 경제는 높은 부채와 약화된 재정 능력으로 

전반적 성장 압박을 받는 한편, 첨단 제조업 등 당이 

중시하는 분야에는 강력한 정책 지원과 자본이 집중되는 

‘두 속도 경제(two -speed economy)’ 를 보이고 있다. 

국내 소비는 임금 정체, 실업 증가, 높은 가계부채 등으로 

부진하며, 부동산 침체 속에서 제조업 중심 성장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과잉 생산된 제조업 제품은 해외로 

유출되며 국제 시장에 ‘차이나 쇼크 2.0’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핵심 

기술 공급망 얽힘 등으로 경제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등 전략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은 미국 기업 규제와 핵심 광물 수출 

제한으로 대응하며 국제 경제 질서와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주장 간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 쇼크 2.0 

‘중국 쇼크 2.0’은 과거 저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과잉으로 선진국 제조업에 충격을 준 초기 ‘중국 쇼크’와 

달리, 기술 이전, 정부 보조금, 공격적 산업 정책 등으로 

고부가가치 제품과 핵심 산업 분야까지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 과잉을 해외로 돌려 공급하며 글로벌 가격 

경쟁을 심화 시키고, 주요 공급망의 병목 지점을 장악해 

국제 산업 구조와 경쟁 구도에 장기적·전략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중국산 

제품의 잠식으로 탈산업화 및 경쟁력 약화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심 광물 등 전략적 분야에서 

이러한 공급망 지배력을 경제적 강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안보 및 외교 동향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지도국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했지만, 동시에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다양한 불안전 행위를 이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노력을 이어가며, 톈진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베이징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민간 겸용 물자를 공급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중동에서는 이란과 그 연계 기관을 

지원하고, 글로벌 사이버 활동을 강화했다.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반부패 캠페인을 심화하여 내부 

정치적 반대 요소를 관리하고, 군 현대화를 추진했으며, 

국가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 기관에 대한 통제를 

유지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잠재적 분쟁 

상황에 대비하며, 군사·경제·기술·사이버·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의 대응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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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전략적 협력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전략적·군사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과 동맹국의 이해관계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강압과 군사력 사용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공통 목표를 공유하며, 전통적 

동맹은 아니지만 협력을 통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군사·정치적 활동을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이란, 

북한은 러시아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지원하며 제재 

회피를 가능하게 했고, 이 연대는 신뢰보다는 공동 이해와 

편의에 기반해 전략적 목표가 상충할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2023 년 6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 

그룹 내에서 가장 강력한 중국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제재 대상국과의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고 하위 

파트너로 위치시키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해 이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지역 긴장에 

대응해야 하지만, 민주사회 내부 분열로 공동 대응의 

의지와 역량은 제한적이다. 

위원회의 중국에 대한 대책 

다음은 위원회의 대중 대응 전략과 관련된 의회 권고안 

중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총 28개의 권고안 가운데 

의회가 중요 권고안으로 지정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 통합 경제 국가 전략 기구 설립 

의회는 중국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수출 

통제와 제재를 회피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하는 국가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경제 국가 전략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2018년 

의회가 외국인투자 위험검토 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을 

통과시켜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한 

점을 주목한다. FIRRMA와 2018년 수출통제 

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이후, 경제 

국가 전략은 급격히 발전했으나, 수출 통제와 제재 

집행에서 여전히 중대한 공백이 존재한다. 

위원회는 이 통합 권한의 최적 조직적 배치에 대해서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되, 핵심 목표는 미국의 

주요 경제 국가 전략 수단을 현대화하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며 전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21세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 사기 센터 대응 태스크포스 설립 

의회는 대통령에게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사기 센터 대응을 위한 정부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들 사기 센터는 매년 

미국인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태스크포스는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압수된 미국인 민감 

데이터 분석 및 중국과의 연계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밀 등급과 공개 가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미국 기술기업과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 사기 등 새로운 사이버 사기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법 집행기관 교육과 

전국적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기 센터를 해체하고 

탈취 자산을 회수하며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기를 

실행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 기업, 외국 정부 

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시행함으로써 범죄 네트워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 미국 바이오경제 산업 기반 구축 

현재 미국은 최첨단 바이오 기술, 정교한 바이오 제조 

장비, 첨단 생체 소재의 접근에서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생명과학을 범용 기술로 

발전시키고 회복력 있는 바이오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바이오측정연구소를 

설립해 표준과 측정 과학을 강화하고, 에너지부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 제조·상용화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연방 정부와 지방·대학 차원에서 바이오 

기반 제품 구매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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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21세기 중반까지 글로벌 

생산의 상당 부분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첨단 기술 분야 중국 전략 경쟁 대응 강화 

의회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AI 응용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등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회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일정 성능 이상의 첨단 

칩은 클라우드 임대 방식으로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거래 상대방 신원 확인(KYC) 및 의심 활동 보고를 

의무화하며, BIS 내 통합 정보 분석팀을 설치해 

기술·금융·정보 전문성을 결합하도록 한다. 중국 관련 수출 

라이선스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거부 

정책’으로 처리하고, 민간 내부 고발자가 수출 통제 위반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한다. 

▲ 2030 년까지 “Quantum First” 국가 목표 설정 

의회는 2030 년까지 ‘Quantum First’ 국가 목표를 

수립하고, 암호학·신약 개발·소재 과학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양자 컴퓨팅 우위를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양자 기술 개발 자금 지원, 인력 양성, 기반 시설 

현대화, 양자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QSEI) 설립을 

추진하며, 중국과 같은 경쟁국보다 먼저 양자 우위를 

확보하여 디지털 경제 암호화, 소재·에너지·의학 혁신, 

정보 수집 및 표적화에서 전략적 이점을 유지하도록 한다. 

양자 기술을 단순한 연구 분야가 아닌 국가적 핵심 

역량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미국 의약품 공급망 강화 

의회는 미국 의약품 공급망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중국산 원료 의약품(API)과 핵심 원료(KSM)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어디서 오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사용하는 

원료의 양과 출처를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산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와 취약한 부분을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중국 외 지역에서 오는 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규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는 조달과 가격 

정책 등을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의 원료 시장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  미국 전력망 보호 및 중국산 부품 관리 강화 

미국 의회는 중국산 부품으로 인한 경제적·사이버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중국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입을 금지하고, 에너지부에 전력망 

현대화 및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예산을 추가 배정하며, 

위험이 있는 기관의 기술·상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부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송전 유틸리티의 중국산 부품 사용 현황을 파악·보고하고, 

설치 금지 및 위험 완화 조치를 마련하며, 향후 조달 시 

모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국토안보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  대만 관계법 준수 및 대만 위기 대응 능력 평가 

보고서 

미국 의회는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 와 협력하여, 대만 관계법에 

명시된 “미국이 대만 주민의 안전, 사회·경제 체계에 

위협이 되는 무력 사용이나 기타 강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 대만 위기 상황 

대응 능력 평가, ▲ 중국이 대만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타 강압 수단(예: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대응 

능력 평가, ▲ 미국이 동시에 러시아·이란·북한의 다른 

지역 공격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대만 관계법 준수 능력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평가에서는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자원 및 능력 추이를 고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식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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